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4-09

만 혹 
씩; 

iS'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9구합75151 취득세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tI- 담당변호사 

피 고 _1 청장 

변론종결 2021. 1. 14. 

판결선고 2021. 2. 10. 

무
 

i 

I 
T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O 주위적 청구취 ^Il) 

@ 피고가 2017.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64 ， 119，420원， 지방교육세 3,350,280 

원， 농어촌특별세 5，483 ，04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취득세 10，808 ，580원， 지 

1)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취지는 서로 양립불가능한 관계에 었다고 할 수 없어 진정한 의마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라 할 수 없으나， 원고가 2020. 2. 18.자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에 기재한 그대로 기재하기로 한디{각 
청구취지의 구성 및 내용에 관하여는 아래 2. 가.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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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교육세 564，760원， 농어촌특별세 924 ，280원(각 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2) 피고가 2017.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69 ， 397，580원， 지방교육 

세4，558 ，870원， 농어촌특별세 16 ，423 ，83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O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17.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목록 제3항 기재 취득세， 지방교육 

세， 농어촌특별세(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중 별지 처분목록 제4항 기재 취득 

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각 가산세 포함)를 각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 피고가 2017.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89 ，617，350원， 농어촌특별세 

8，961 ，730원의 경 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01 I그 
ïT 

1. 처분의 경위 

가.원고」 구 B에 있는 C택지개발지구 D 42 ,017m2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공동주택(아파트) 등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 

다)을 시행하였는데 ， 2014. 9. 15. 공사로부터 택지공사가 준공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공동주택(아파트， 연면적 약 100,840m2 , 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 근린생활시설(상가용 건물， 연면적 약 539m2 ,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하고 이 사건 공동주택과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칭한다)를 신축하여 

2016. 10. 27.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12. 16.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으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 아 

래 표 ’소계(이 사건 건물)’ 란 기재와 같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이하 ’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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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세 등’이라 한다)를 신고 · 납부하였고， 이와 함께， 택지공사가 준공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포장 및 조경공사 

실시 등으로 단지 내 부지를 조성한 것(이하 ’이 사건 지목변경의제!라 한다)은 지방세 

법 제7조 제 14항("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대(뿔) 중 

’국토의 계획 빛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 

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소정의 지목변경의제로 인한 간주취득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아래 표 ’이 사건 지목변경의제’ 란 기재와 같이 취득세 등을 신 

고· 납부하였다. 

(단우1: 원) 

구분 그。25 。응 -?「t: E ‘~ 근린생활시설 
소계 이 사건 

합계 
(이 사건 건물) 지목변경의제 

과세표준 123,840,014,307 592,346,498 124,432,360,805 4,480,867,600 128,913,228,405 

취득세 3,120,768,360 16,585,700 3,137,354,060 89,617,350 3,226,971,410 

지방교육세 178,329,620 947,750 179,277,370 179,277,370 

농어존특별세 292,262,430 1,184,690 293,447,120 8,961,730 302,408,850 

합계 3,591,360,410 18,718,140 3,610,078,550 98,579,080 3,708,657,630 

다. 피고는 2017. 6. 12.부터 2017. 6. 23.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 

데， 그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하면서 PM(Project 

Management) 용역 2)(자세한 내용은 2. 마.항 참조， 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수수 

료 1，810，000，000원， 퇴직공제부금 366 ，970 ，800원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다는 이유 

로， 2017. 8. 10. 원고에게 그 합계액 2，176 ， 970，800원을 과세표준으로 반영하여 산출한 

2) 건축물 신축에 관한 사엽성 검토， 행정관서로부터의 인 • 허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P!F)자금 대출 등에 관한 자 
문 등 건축물 신축 사엽의 전반어] 걸친 컨설팅 제공 용역 

q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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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64， 119，420원， 지방교육세 3，350，280원， 농어촌특별세 5，483，040원 합계 72，952，740원 

을 증액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이라 한다). 

라. 그런데 원고는 "CD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 당시 과세표준에 구 ’학교 

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7. 3. 21. 법률 제 1460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한다)에 따라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2，957 ，871 ，760원(이하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이라 한다)， 상수도원인자부담금 206 ，336，750원(이하 ’이 사건 상 

수도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 신호등 설치공사비 135，454 ，545원， 법무사 비용 

86，103 ，660원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고，(2) 이 사건 

지목변경의제에 대한 취득세 신고 시 이 사건 공동주택 등 단지 내 도로포장비 

493 ，802 ，600원， 조경 공사비 3，987 ，065 ，000원(이 하 ’이 사건 도로포장공사’ 및 ’이 사건 

조경공사’라 한다)을 포함하였으나 이 또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1는 내용을 

원인으로 하여， 2017. 11. 7. 피고에게 취득세 등 합계 194 ，895 ，4 1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17.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이 사건 거부처 

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2018. 2. 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 및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 

세심판원은 2019. 9. 20. CD 이 사건 거부처분 중 법무사 비용 86，103 ， 660원 부분에 대 

한 청구를 인용하였고，(2) 신호등 설치공사비용에 대하여는 그것이 이 사건 건물의 취 

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가 나타나 있지 않고 취 

득 이후 사후적으로 발생한 비용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그 포함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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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를 재조사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이들을 각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이하 최종적인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지목변경의제로 인한 

취득세 등을 가리켜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 8호증， 을 제 1 ， 2호증의 각 기재(가지변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 및 이 사건 거부처분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해당 소송물을 특정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취지로 구분하여 

청구를 하고 있는데，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취지는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과 이 사건 

거부처분을 각각 별개로 보아 CD항에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의，(2)항에서 이 사건 거 

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이고， (2) 원고의 예비적 청구취지는 이 사건 거부처분 중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분은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을 통해 다툴 수 았다 

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과 토지에 대한 부분으로 구분하여 @항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에 관한 취소를 구하고 g항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지목 

변경의제에 대한 취득세 등)에 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인데， 이들 

은 서로 양립불가능한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진정한 의미의 주위적 · 예비적 청구 

라 할 수는 없고， 결과적으로 이들은 아래 4가지 항목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하 

는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인바， 이하에서는 각 항목의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 

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1)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주장(원고의 @ 주장) 

F 
A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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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은 성질상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으로 인한 취득 자체에 관한 비 

용이라거나 이를 취득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는 점， 학교용지부담금 

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 18조 제 1항 제3호 소정의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와는 달리 취득 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과의 관련성이나 대가관계가 없어 위 조항에 따 

른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 

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학교용지부담금은 이 사건 공동주택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상수도공사비용 관련 주장(원고으læ 주장)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상수도급수공사시설의 비용을 부담한 것에 불과하고 취득 

의 대상인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부담한 금액이 아니므로， 결국 이는 ’취득 

의 대상이 아닌 물건에 소요된 비용’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용역수수료 관련 주장(원고으I@ 주장)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과 관련한 이른바 PM 용역수수료 중 건물의 건 

축에 관한 비용이 아닌 분양에 관한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데， 이 

사건 용역수수료에는 분양업무와 관련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그 구분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고에게 있는바， 취득가액을 구성하는 이 사건 건물 신축으로 인한 정당한 취 

득세 등 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면 이에 관한 세액을 전부 취소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 

고는 이 사건 용역수수료 중 취득가액을 구성하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였으므 

로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서 이 사건 용역수수료 1 ，810 ，000 ，000원 전부를 제외하여야 

P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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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 

4) 도로 포장공사 및 조경공사로 인한 지목변경의제 관련 주장(원고으I@ 주장) 

가) 이 사건 도로포장 및 조경공사를 실시한 것은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 

률 제 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7조 제 14항 소정의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 

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토지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원고의 

@-1) 주장). 

나) 또한 지목변경의제에 관한 규정인 지방세법 제7조 제 14항이 2015. 12. 29. 

법률 제 13636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는데， 당시에는 과세표준 및 세율에 관한 규정 

은 함께 신설되지 않았다가， 지방세법이 2016. 12. 27. 법률 제 14475호로 개정 (2017. 

1. 1. 시행)되면서 세율에 관하여 제 15조 제2항에서 ’제7조 제 14항에 따른 토지의 가액 

증가’의 경우 세율의 특례를 적용한다고 명시되었다. 

결국 이 사건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2016. 10. 27. 당시에는 지목변경의제 행 

위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대상으로 규정되기만 하고 그에 따른 과세표준， 세율 및 취득 

시기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도로포장 및 조경공사비가 반영된 지목 

변경의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7조 제 14항에 따른 구체적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았 

다(원고으1 @-2) 주장). 

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이미 택지공사가 준공되어 지목이 ’대!로 

변경된 상태에서 이를 취득하였는데， 그 이후 신설된 지방세법 제7조 제 14항을 적용하 

여 지목이 ’대’인 토지상에 시행한 이 사건 도로포장 및 조경공사를 위 조항에서 정한 

지목변경의제 행위로 삼아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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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으I @-3) 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학교용지부담금의 포함 여부(원고으ICD 주장에 대한 판단) 

1) 지방세법 제 10조 제 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의 가액으로 하고 이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지방세법 제 10조 제5항 제3호 

는 ’판결문 ·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았다. 그 위임을 

받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 18조 제 1항은 지방세법 제 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을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읍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 

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을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관계 법령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 

면，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서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 18조 제 1항 제3호 문언에 의하면 ’농지보전부담금’， ’대체 

산림자원조성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의 예시에 불과하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납부한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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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공동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인 2014년 내지 2015년경 그 지급원인이 발생하고 확 

정된 것이다. 

다) 학교용지법 제3조 제 1항은 ’3007}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 ·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은 위 규정에 의해 이 사건 

사업계획에 포함되었다. 

또한 학교용지법 제5조 제 1항에 의하면， 처분권자인 피고에게 학교용지부담금 부 

과 · 정수 여부에 관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가 그 재량권을 행사함으 

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의 신축 · 분양과 관련하여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서는 그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하는 등으로 그 신축 · 분양사업을 완료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을 취득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주택법 제49조， 주택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하면， 사용검사권 

자는 주택 등에 대한 사용검사 시 그 대상인 주택 등이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지 

여부， 사업계획승인 조건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며， 이에 따라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검사신청 당시 시장 · 군수 · 구청장 등에게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영수증 등을 

포함하여 사업계획 및 사업계획승인조건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제출 

하는 절차를 거친다). 

라)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학교용지의 확보 또 

는 기존 학교의 증축이라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그 원인자인 개발사업의 시행자 

에게 부담하게 하는 데 그 도입 춰지가 있는데，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에 거주할 사람들의 기반시설이 마련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공동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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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은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과 일정 부분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었다. 

3) 한편 원고는， 설령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취지의 2015. 12. 11.자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이 있기 전까 

지는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비과세관행이 

있었는데， 행정자치부가 2015. 12. 11. 종전의 유권해석을 변경하고 그로부터 불과 약 

107R 월 후인 2016. 10. 27.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점， 2015. 12. 11. 

부터 2016. 10. 27.까지 사이에 피고가 학교용지부담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과세관청이 종전의 비과세관행을 번복하는 내용의 확정적 

인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납세자들이 더 이상 종전의 비과세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 

리라고 여겨질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학교용지부 

담금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피고의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가)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은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 

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 

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할 뿐 아 

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읍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을 요한다. 여기에서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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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과세대 

상인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과세관 

청이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관계 자체는 제대로 파악하였으나 관련법규를 잘못 해석하 

거나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등의 이유로 과세해서는 안 된다거나 과세하지 않 

아도 된다고 판단하여 과세하지 않아 그것이 관행으로 정착된 경우도 포함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조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 

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 

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 

한편 일단 성립한 비과세관행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아니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비과세관행을 사정하여 앞으로 당해 과세물건에 대하여 과세하겠다는 과세관청의 확정 

적인 의사가 표시되어야 하며， 그러한 의사표시는 반드시 전체 과세관청에 의하여 이 

루어지거나 처분 또는 결정과 같이 구체적인 행정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 

만， 적어도 공적 견해의 표명으로서 그로 인하여 납세자가 더 이상 종전의 비과세관행 

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라고 여겨질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8250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관계 법령과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D 행정자치부는 종전에 학교 

용지부담금은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학교)에 대한 비용이어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한 바 았고 이에 따른 과세실무가 형성되었던 것으 

로 보이나， 행정자치부는 2015. 12. 11. ’학교용지부담금이 공동주택을 취득하기 위하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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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 

된다’는 취지의 새로운 유권해석을 함으로써 종전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였고， 이는 일종 

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2) 이 사건 취득세 등 납세의무는 

종전의 유권해석이 변경된 이후인 2016. 10. 27.에야 성립되었는바， 이러한 경우에도 

여전히 종전의 비과세관행에 대한 원고의 신뢰가 정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3)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는 

확인을 하여준 바 없는 점，(1) 취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스스 

로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조사 · 확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 그 조세채 

무가 확정되는 점，(5) 국세기본법 제 15조에서 천명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조세법 영역 

에서도 조세법률주의의 허점을 보정하는 역할을 하여 조세법 규정을 개별 사안에 그대 

로 적용하면 보편적인 정의관과 윤리관에 비추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 

가 초래됨으로써 오히려 건전한 법질서에 역행하는 것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었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예외적으로 그 규정의 적용을 제한 또는 배제할 수 있음을 의 

미하는데(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종전의 비과세관행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이 

보편적인 정의관과 윤리관에 비추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을 취득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이 성립하였을 당시에도 여전히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다는 종전의 비과세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틀여졌다거나， 이 사건 증액경 

정처분이 국세기본법 제 15조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 

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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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포함 여부(원고으I@ 주장에 대한 판단) 

@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 18조 제 1항 제3호 문언에 의하면， ’농지 

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의 예 

시에 불과하고，(2) 수도법 제71조 제 1항은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등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비록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에 대하여는 행정 

청에 재량의 여지가 있지만 일단 부과되어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그 부담금을 

납부하여야만 하는 경우에는， 이는 이 사건 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에 건축물을 신축하 

기 위한 수반행위에 소요되는 필수적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35844 판결 참조3)) ，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또한 관계 법령에 따 

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이 사건 용역수수료의 포함 여부(원고으I@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을 제3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 소외 E은 2013. 12. 27. 신탁회사인 원고와 관리형토지신탁4) 계약을 체결하 

3)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47386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35844 판결 등에서는 하수도원 
인자부담금을 공동주택 신축에 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것은 적법하다고 판사한 바 있다. 

4) 신탁회사가 해당 사업시행자가 되지만 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사업비 조달 등을 함으로써 사업을 진행하는 신탁 
제도로서 신닥회사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신탁받아 건축 또는 택지조성하고 이를 분양 또는 임대하여 발 
생한 수익을 토지소유자에게 돌려주는 일반형 토지개발신탁과 유사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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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2014. 1. 3. 주식회사 F에게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서의 공동주택 등 건물 신축과 

관련한 기획， 설계， 준공， 분양관리 등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과 사업관리일체를 위 

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용역 , 즉 이른바 ’PM(Project Management) 용역 ’을 위 임 하는 내 

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F과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F 

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고 용역비 합계 1 ，810，000 ，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저11 조(목적) 

본 용역계약은 EOI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본 사업의 시행과 사업관리사항 일 

체를 PM 용역회사인 F어|게 위임하고 F은 이를 수임하여 성실하게 PM 업무를 수행함으로 

써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완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저12조(업무 위잉의 범위) 

가. 공동주택 건설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 업무(분양승인관련 업무 제외) 

나. 본 사업 업무와 관련한 업체의 추천 및 계약관리 

다. 본 사업 분양 총궐 업무 일체 

라. 본 사업에 필요한 제비용 지급에 관한 자금청구 및 집행에 관한 업무 일체 

마. 제세공과금 신고 및 납부 업무 대행 

바. 시공사 선정 및 시공사와의 사무 대행 

사. 신탁사 선정 및 신탁사와의 사무 대행 

아. P/F 대출을 위한 금융기관 선정 및 금융기관과의 사무대행 

자. P/F 대출시 연대보증 및 담보제공 

차. 사업수지 분석관리 

카. 시공사 또는 금융기관과 체결할 약정서 등에 명시된 업무 대행 

타. 기타 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 일체 

저1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사업정산완료일까지로 한다. 

저14조(용역비 지급) 

가. 업무대행용역비는 70 ， 000 ， 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매월 20일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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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용역비 지급기간은 30개월 (2014. 5.부터 2016. 10.까지)로 한다. 

나) 한편， E은 이 사건 용역계약과는 별도로 2014. 7. 15. 소외 주식회사 G과 사 

이에， 분양가 상향조정， 분양계약 목표율 달성 등을 위하여 분양 업무에 관한 용역 일 

체를 G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G이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가상한제에 의한 평당 기준분양가 1,750 

만 원에 20만 원을 가산한 1，770만 원 이상으로 분양가 인 • 허가를 받고 분양모집공고 

상의 분양계약기간 내에 목표계약율 95%를 달성할 경우， 원고는 G에게 10억 원을 용 

역바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11 조(목적) 

본 용역계약은 ‘을’(주식회사 G) 이 본 사업의 평당 기준분앙가(17.500.000원) 이상으로 

분양가상한가 심의 등 인허가를 득하고， 을이 시공사 H의 분양 업무를 지원하여 목표 계약 

율(95%)01 상을 달성하여， 대주의 차입금 조기상환 및 시공사의 도급공사비 정상 지급으로 

금융비용 및 사업비를 절감하여 개발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저12초(업무 위일의 범위) 

을이 제공할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본 사업의 기준 분앙가 이상으로 제반 인허가(분앙가심의， 사업계획변경， 기타 분양가 

액 증가에 따른 업무 일체)의 신청 및 승인 업무 

나. 분양가안분 감정평가의뢰 및 업무지원 

다. 분양가격 심의결정에 따른 대주 동의 업무 지원 

라. 분양가격 심의결정에 따른 시공사 동의 업무 지원 

마. 본 사업의 계약을 목표 달성을 위한 시공사의 분양 업무 지원 

사. 본 사업약정 범위 내에서 개발이익 극대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갑과 을이 인정하는 업무 

저14조(용역비) 

1. 용역비 지급은 다음 사항을 모두 성취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가. 본 사업의 평당 분양가는 1.790만 원(부가세 포함) 달성을 위하여 진행하되 기준분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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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20만 원을 가산한 1.770만 원(목표 분양가) 이상으로 분양가 심의를 득하여야 한다. 

나. 본 사업의 목표 계약율은 분양모집공고상 분양계약 기간 내 95%로 한다. 

2. 상기 1.항의 업무가 성취되면 을에게 10억 원(부가세 별도)을 계약 기간이 완료되는 달 

의 다음달 1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2) 구체적 판단 

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비용은 건 

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비용은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 

되지 않고，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건축물의 신축에 펼요한 인 · 허가나 건축물의 신축 

을 위한 자금의 대출에 관한 자문 건축물의 신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사업성 검토 등의 대가로 지급한 컨설팅 용역비는 건축물의 신축에 팔요불가결한 준비 

행위로서 건축물의 취득 전에 이루어진 직 · 간접적인 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두2203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 즉 @ ’PM 용역’이란 해당 건축 · 분양 사업의 초기부터 최종 단계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반에 대하여 발주자의 입장에서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방식으로 부동산개발을 보다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컨설팅 용 

역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용역계약상 F이 위임을 받아 제공하는 용역의 범위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위한 기획 ·설계단계부터 시공·준공 등 개발이 완료 

되는 최종단계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건물 신축 전반에 관한 업무로서， 구체적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공동주택 건설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 업무(분양승인관련 

업무 제외). 시공사 및 신탁사 선정， 사업계획서 작성(개발환경 분석， 사업성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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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조달을 위한 금융기관 선정 및 관련 업무， 사업수지 분석’ 등이 이 사건 용역 

업무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고， 이들은 이 사건 건물 신축 및 취득을 위하여 필수적으 

로 수반되는 업무인 점，(2) 이 사건 용역비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 이전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을 통해 그 지급원인이 확정된 점，@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는 F이 제공 

하는 용역 업무 중 하나로 ’분양 총괄 업무’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관리형토지신탁 

의 위탁자인 E은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이후 G과 분양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을 별도 

로 체결하고 분양과 관련한 용역 대부분을 G에게 위임한 점， @F이 G이 수행한 업무 

이외에 이 사건 건물 분양과 관련하여 수행한 업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비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비용으로 

서 그 취득을 위한 직 · 간접적 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이 사건 토지 지목변경에 관한 도로포장 및 조경공사 비용의 포함 여부(원고의 

@ 주장에 대한 판단) 

1)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에 의하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 

이 증가한 경우 이를 취득으로 보는데， 여기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다는 것은 

토지의 주된 용도를 사실상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지목변경이 있는지는 토지의 

현황이 물리적으로 변경되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사， 사，

공사 유무를 비롯하여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5두12756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35844 판결 등 

참조).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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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방세법 제7조 제 14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대(뿔)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 

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 

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이를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면， 그 과세표준은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 

액으로 하며， 이에 따라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일부 개 

정되기 전의 것) 제 17조는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지목변경 전·후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하되(본문)， 법인장부 등으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 

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단서)， 여기서 ’지목변경에 든 

비용’은 지목변경 또는 그로 인한 토지 자체의 가치 증가와 관련된 비용을 의미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 11 ， 13, 15, 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D 원고는 택지공사가 준공된 이 사 

건 토지를 취득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사실，(2) 원고는 2016. 3.경부터 2016. 8경 

까지 이 사건 토지에 단지 내 도로 경계석， 아스콘 포장， 보도 및 차도 포장， 화강석 

블록 등을 설치하는 이 사건 도로포장공사를 실시하였고， 그 명목으로 합계 

493，802 ，600원을 지출한 사실，(3) 원고는 2016. 2.경부터 2016. 10.경까지 식물 등 식 

재， 조경 시설물 및 조경석 설치 작업 등에 관한 이 사건 조경공사를 실시하였고， 그 

명목으로 합계 3，987 ，065 ，000원을 지출한 샤실，@ 이후 원고는 2016. 10. 27.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택지공사만을 

마친 상태의 ’대’에서 ’대(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지목이 변경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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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제 14항에 따라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하였고， 이후 이에 대한 경정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지방세법 제7조 제 14항이 적용됨이 마땅하다는 이유로 위 경 

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 

음과 같은 사정， 즉 @ 이 사건 도로포장 및 조경공사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과 더불어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공동주택 및 상가 부지로서의 기능과 

효용이 증대되었다 할 수 있는 점，(2) 이 사건 도로포장 및 조경공사는 건축법 등 관 

계법령5) 내지 조례에 따라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점，@ 지방세법 제7조 제 14항 

의 입법취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뿔)인 토지 위에 조경 및 도로포장 공사 등을 하는 

경우 토지의 실질적 가액이 상승함에도 형식상 지목변경이 수반되지 않으면 취득세를 

과세하지 못하였던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를 분양받아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지목변경을 의제함으로써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취지 

인 것으로 보이는데(을 제4호증 참조)， 이 사건 도로포장 및 조경공사는 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도로포장 및 조경공사비용 상당의 액수를 

지방세법 제7조 제 14항에 따라 이 부분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함이 타당하다. 

4) 다음으로 ’이 사건 지목변경의제에 대한 구체적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고 

(원고의 @-2) 주장)， 원고에게 지방세법 제7조 제 14항을 적용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 

에 위반된다(원고의 @-3) 주장)’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가) 취득세의 세율구조는 표준세율 형태를 근간으로 하여 중과기준세율을 별도 

5) 가령，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 
@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펠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펠요 
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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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마련하여 가감하는 구조를 띄고 있는데， 중과세 시에는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일정 배율을 중과가산세율로 삼아 이를 합하여 산출하는 반면， 세율의 특례 규정인 지 

방세법 제 15조를 적용할 시에는 원칙적으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 세율로 산출하고 있다. 

나) 지방세법 제7조 제 14항은 2015. 12. 29.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인데， 세율 

의 특례 규정인 제 15조 제2항의 개정 연혁은 아래와 같다. 

1 지방세법 (2이 6. 12. 27. 법률 제 ,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지방세법 (2019. 12. 31. 법 
1 14475호로 개정되고 2019.12.31.1 

저1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률 저116855호로 개정된 것) 
법률 제 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세율의 특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 

당
 
준
 
그
 

해
 
기
 

1 

과
 
를
 

애
 
중
 
α
-

하
 는
 금
 

세
 
한
 

ι」
득
 산
 

배
 O 

취
 
계
 

특
 
으
 
한
 
져
 

끽
 호
 
대
 

파
 

율
 각
 
에
 
용
 

세
 

득
 
적
 

( 

음
 4 

조
 
다
 
추
 

을
 

대
 P 

는
 
율
 

제
 G 

하
 
세
 

때
 돼
 빼
 하
」
 

하
 
취
 
용
 
간
 

저
「
 
<­

」
-
하
」
 
여
「
 

어
 
대
 
을
 
세
 

의
 
게
 
율
 
그
 

;
도
 득
 

-
-
을
 

샤
 
뮤
 준
 
액
 

각
 

기
 

끈
 

음
 
는
 
파
 :t 

1J 

하
 
중
 
한
 

[ 

당
 

산
 

@ 

해
 
는
 
계
 

1 바기순세눌리 100분의 300을， 같은 1 

중과기준세율으1 100분의 300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 
~. ~ 1 조 저1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 | 

을， 같은 조 저15항에 해당하는 1_- .. ~~. . .~. __ __ _ 1 기준세율의 100분으1 500을 
| 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 | 

경우에는 중고}기준세율의 100 1 _ = _ - . 1 각각 적용한다. 
용한다 

12. 저17조저14항에 따른 선박· 
2. 저17조 저14항 및 저114항에 따른 | 

2. 저17조 저14항에 따른 선박. 1 =- 1 차량과 기계장비 및 토지의 
| 선박 • 차량과 기계장비 및 토지의 가 | 

차량과 기계장비 및 토지의 가 1 :- ~ 1 가액 증가. 이 경우 과세표준 
| 액 증가.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 10조 | 

액 증가. 이 경우 과세표준은 은 저110조저13항에 따른다. 
저13항에 따른다. 

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저110조저13항에 따른다. 7. 제 7조제 14항 본문에 따른 

토지의 소유자의 취득 

다) 가)항에서 본 취득세의 세율 구조에 의하면， 세율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항목으로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일반으로 돌아가 표준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바， 지방세법이 2016. 12. 27. 법률 제 14475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제 1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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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에서 ’제7조 제 14항’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지방세법 제7 

조 제 14항에서 지목변경의제 행위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삼으면서 세율에 관한 규정 

을 없었던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이 사건 지목변경의제에 대하여 취득세의 표준세율이 적용된다 

는 것은 아니고， 제7조 제 14항이 가지는 의미는 그 사유가 제7조 제4항에 의한 지목 

이 사실상 변경된 경우에 해당됨을 명시하였다는 의마인 것으로，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 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2항 제2호에서 별도로 ’제7조 제 14 

항에 따른 토지의 가액 증가’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위 지방세법 제 

15조 제2항 제2호에 포섭된다고 해석될 수 있으며， 실제로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를 

적용한(즉， 세율의 특례 규정을 적용한) 취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고， 피고 또한 이를 

전제로 삼고 있다. 

라) 또한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 10조 제3항("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을，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 10항("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 시기에 관하 

여，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되，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 있는바， 과세표준 및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다음으로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1) 피고는 이 사건 지목 

변경의제로 인한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이 사건 도로포장 및 조경공사가 완 

료된 이후로서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16. 10. 27.로 전제하고 있는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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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비합리적이라 할 수 없는 점，(2) 지방세법 제7조 제 14항은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일 이전인 2015. 12. 29.에 신설된 점，(3) 피고가 이 사건 도로포장 및 조경공사로 인 

한 이 사건 토지 조성이 사실상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 증가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바 없고， 그와 같 

은 원고의 기대가 정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로포장 

및 조경공사비용을 지목변경의제 행위로 인한 토지의 가액 증가 상당액으로 보아 이를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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